
‘

 

불통’

 

의 

 

끝판왕, 

 

강정마을 

 

행정대집행을 

 

규탄한다. 

 

지난 

 

주말(1. 31.), 

 

국방부는 

 

해군기지 

 

관사 

 

건립에 

 

반대하는 

 

주민들의 

 

농성장을 

 

강제 

 

철거했

 

다. 

 

지난 8

 

년동안 

 

주민동의 

 

없는 

 

해군기지 

 

건설로 

 

씻을 

 

수 

 

없는 

 

고통을 

 

받아온 

 

주민들에게 

 

강정마

 

을 

 

안에 ‘

 

군관사’

 

를 

 

건립하는 

 

문제는 

 

해군기지 

 

건설문제와 

 

별도로 

 

오랫동안 

 

이어져 

 

온 

 

마을 

 

공동체의 

 

유지 

 

및 

 

갈등해결과 

 

관련해 

 

매우 

 

중요한 

 

사안이었다. 

 

이 

 

때문에 

 

국방부 

 

역시 

 

마을 

 

내 

 

군관사 

 

건설문제만큼은 

 

강정마을회 

 

주민 

 

동의를 

 

전제로 

 

건설

 

하겠다는 

 

약속을 

 

여러 

 

차례 

 

해왔고, 

 

실제로 

 

황기철 

 

전 

 

참모총장은 

 

지난 2013

 

년 10

 

월 ‘

 

주민 

 

동의 

 

없이 

 

마을 

 

내 

 

군관사 

 

건립 

 

않겠다’

 

는 

 

본인 

 

명의 

 

서신을 

 

강정마을 

 

모든 

 

세대에 

 

전달하기

 

까지 

 

했던 

 

것이다. 

 

이미 

 

주민들은 

 

마을총회 

 

결의를 

 

통해 ‘

 

마을 

 

내에 

 

군관사를 

 

건설’

 

하는 

 

것에 

 

대해 

 

반대의사를 

 

분명히 

 

했다. 

 

원희룡 

 

도지사 

 

역시 “

 

강정 

 

공동체의 

 

상처를 

 

치유하고, 

 

명예를 

 

회복시키고, 

 

사법적인 

 

문제도 

 

해결”

 

하기 

 

위해 

 

모든 

 

노력을 

 

기울이겠다고 

 

하면서, ‘

 

군관사건설을 

 

위한 

 

대체부지를 

 

제공’

 

하겠

 

다는 

 

의사를 

 

밝히기도 

 

했다. 

 

또한 

 

국회는 

 

군관사 

 

건립사업 

 

관련 

 

예산을 

 

강정마을 

 

주민들과의 

 

사전협의를 

 

조건으로 

 

국방부가 

 

아닌 

 

기획재정부의 ‘

 

수시예산’

 

으로 

 

처리하였다. 

 

그런데 

 

국방부는 

 

정치권과 

 

시민사회단체의 

 

노력에 

 

아랑곳없이 

 

지난 31

 

일 

 

새벽, 

 

경찰과 

 

용역 
1,000

 

여명을 

 

동원해서 

 

농성장을 

 

강제 

 

철거했고, 13

 

시간동안 

 

이어진 

 

행정대집행 

 

속에서 4

 

명이 

 

다치고 14

 

명이 

 

연행되는 

 

불상사가 

 

발생했다. 

 

이번 

 

행정대집행 

 

강행을 

 

통해 ‘

 

주민동의’, ‘

 

갈등

 

해결’

 

이라는 

 

그동안 

 

국방부의 

 

화려한 

 

수사가 

 

작전상 

 

여론을 

 

호도하기 

 

위한 ‘

 

거짓 

 

심리전’

 

에 

 

불

 

과했음이 

 

드러나게 

 

된 

 

것이다.  

 

우리는 

 

국방부가 

 

지금이라도 

 

스스로 

 

했던 

 

약속대로 

 

주민대표와의 

 

성실한 

 

대화를 

 

통해 

 

군관사

 

건립문제를 

 

해결해 

 

나가기를 

 

촉구한다. 

 

이미 

 

강정마을 

 

주민들은 

 

국방부의 

 

무책임하고 

 

독단적인 

 

사업진행으로 

 

인해 

 

마을공동체가 

 

해체

 

되는 

 

등 

 

씻을 

 

수 

 

없는 

 

상처를 

 

입어왔다. 

 

그런데 

 

다시 

 

한 

 

번 

 

국방부가 

 

스스로 

 

했던 

 

약속을 

 

저

 

버리고 

 

주민을 

 

무시하는 

 

태도로 

 

사업을 

 

추진하려 

 

한다면 

 

다시 

 

한 

 

번 

 

국민적 

 

저항에 

 

직면하게 

 

될 

 

것이다. 

 

또한 

 

군관사건립사업 

 

예산을 

 

집행하는 

 

기획재정부는 

 

군관사 

 

건립예산 

 

집행조건으로 

 

스스로 

 

내

 

건 

 

제주도와 

 

강정마을 

 

협의가 

 

지켜지지 

 

않은 

 

채 

 

추진되고 

 

있는 

 

군관사 

 

건립에 

 

대해 

 

예산집행

 

을 

 

중단하여야 

 

할 

 

것이다. 

 

원희룡 

 

제주도지사는 

 

지난 1. 26.

 

에 

 

있었던 

 

해군 

 

참모차장과의 

 

비공개 

 

면담 

 

등 

 

군관사 

 

건립 



 

문제와 

 

관련한 

 

해군 

 

측과의 

 

협의과정을 

 

투명하게 

 

밝히고, 

 

이번 

 

사태에 

 

대한 

 

단호한 

 

대처에 

 

나

 

서야 

 

할 

 

것이다. 

2015. 2.   2.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미군문제연구위원회

 

위원장 

 

하 

 

주 

 

희 [

 

직인생략]


